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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이후의 북동아시아와 교회

̶일본국헌법과의 관계에서

마쯔모토  슈

1．서론̶본강연의 시점과 목적

본 공동연구는 2010년“합병100년”를 기하여 개시되어, 연구시기를 구분

한3년의 연구로서 계획되었다. 2010년은 선행연구의 확인 및 1910년이전

의 한일기독교회에 대해서, 작년 2011년에는 “3·1독립운동과 민족자결주의”

를 주제로 1910년대의 한일교회에 대한 연구발표가 행해졌다. 그리고 금년도 

“1945년 이후 양국의 민주주의 헌법과 기독교회”를 주제로 하여 제2차세계대

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루면서, 3년의 계획은 종결된다.

작년, 장로회신학대학에서의 강연에서Liberal Democracy를 핵심어로, 1910

년대의 세계동향과 양국교회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본 공동연구

의 제안 취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한일의 기독교사를 1910년을 기점

으로, 한일관계의 미래를 향해 전향적으로 재 파악한다. 북한, 중국을 시야에 

넣어, 북동아시아의 기독교회의 교류와 협력의 기초를 다진다. 또한 연구의 기

초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제정된 한일양국의 헌법연구를 둔다.” 그래서 작

년의 강연에서는 양국헌법이 공유하는Liberal Democracy의 이념이 어떠한 역

사적 동향을 통하여 1945년 이후의 양국의 기초구조(Constitution) 에 채용되

었는가. Democratization의 역사 동향의 관계에서 1910년대를 파악하였다. 그

리고 본년도는 시대적으로 1945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과 기독교회의 

관계를,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려고 한다.

1945년8월15일은 북동아시아의 역사상 결정적인 날이었다. 그것은 천황

의 “옥음방송”에 의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의 날이다. 동시에 한국과 또한 일

본의 제국지배를 받은 여러 국가에 있어서는 “광복”의 날이었다. “여기서부

터, 그리고 이 날부터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Johann Wolfgang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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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the)”（1）, 괴테의 이해와는 다른 의미로, 1945년8월15일은 북동아시아의 역

사에 있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결정적으로 나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날 이전의 일본은 종종 “제국일본”, “일제”라고 불려진다. 그러면 그 이

후에는 어떻게 불려져야 하는가, “일본(국)”이다. 이 호칭 변경의 근거는 헌

법의 상이에 있다. “대일본제국헌법”에서”일본국헌법”으로, 그것이 1945년

8월15일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일본의 기초구조의 변화이다.（2）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1945년 이후의 일본사회와 교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본국헌법에 

착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1945년 8월15일 이후의 사회상황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것”이라고,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 때, 연합

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는 연설하였다. 그가 무엇을 신학적 문

제로 파악했는지, 전후의 발언내용을 이하에 기재해 보고자 한다.

“인류는 창세기이래 평화를 추구해 왔다. 국가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

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를 모색하려고 장구한 세월 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해 왔

다. 애초부터 시민 개개인 간에는 유효한 수단이 모색됐으나, 더욱 큰 국제적

인 규모로서의 기구는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다. 군사동맹도, 세력균형도 그

리고 국제적인 연맹 조직도 모두 실패했으며, 전쟁이라는 참혹한 방법만을 남

겨두었다.

이 전쟁은 그러한 방법에 호소하는 마지막 기회였다. 보다 탁월하고 보다 공

정한 제도를 궁리해 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겟돈(세계 최후의 대결전)에 치

달을 것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것이며, 우리들이 간직해온 과학, 

예술, 문학등 유례없는 진보, 게다가 과거 2천년동안의 물질적 문화적 진보와 

병행해서, 정신의 재 부흥과 인류의 성격 개선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3） 

이 표현에서 명백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세계평화달성의 제도화가 바로, 맥아

더의 “신학적” 문제의식이었다는 것이다. 그 의미로서는 본고도 역시 신학적 

문제의식으로 일관되어 있다. 1945년 이후의 북동아시아의 문제를 고찰할 경

우, 3차 및 핵무기에 의한 세계대전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세계평화”의 희구

와, 헌법의 근본이념인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실천에  입각해야 한다. 그

리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고 전체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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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찰이 요청된다.

1945년 이후의 일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두 개의 

핵심어에 주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현대사의 연구자 존 W다우어（4） 

도, “역사로서의 전후 일본을 뒤돌아 볼 경우, 이 두 단어가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다”（5） 고 지적한다. 이 민주주의와 평화주의, 양자는 모두 일본국헌법

의 제정으로 일본에 전해졌다. 도입의 역사적 경위에 있어서 양자는 공통되나, 

이 후의 논술에서 확인하듯이, 일본국헌법과 교회의 관계에서, 양자는 자주 복

잡하게 얽힌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다음 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당시의 일본사회에서의 정신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주목해야 할 두 사상조류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 싶다.

하나는 당시의 공산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이고, 그것에 의한 마르크시즘

의 신장이다. “패전 직후에는, 이 ‘옥중（獄中）비전향’이라는 사실이 현재로

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위정자나 지식인의 

대다수가 전쟁중 전쟁후에 전향을 반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쟁중의 자신에 

대해 뉘우침을 느끼고 있던 상황하에서, 이러한 공산당 간부만이 전쟁반대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6） 이 배경이 되어, 공산주의사상이 심리적으로 일정한 평

가를 받고 있었다.

또 하나, 전쟁 직후의 일본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집단은 기독

교 교회이었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점령국의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를 

초래하는 종교로서 환영받았다. 이 점에 관해서, 패전후의 일본에 창설된 국제

기독교대학에 객원교수로 된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미국헌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즉 평등 및 자유라는 두 단어가 있다. 이 미국 헌법이 바로 

최초의 근대적, 민주주의적 헌법이었다”, “역사의 흐름을 뒤 돌아 볼때,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추진력이란 것이 칼빈파 신교운동(프로테스탄티즘)에서 유

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가로서 ‘일본에는 어떻게 하여 민주주의가 존재

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수입되었다고 고

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일본국

헌법에도 해당된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처럼 이 새로운 민주적인 헌

법은 점령하고 있던 미국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 졌다”.（7） 브루너는 근대민주주

의 형성의 역사적 경위와 1945년 이후의 일본의 관계를 헌법의 선으로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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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패전후의 일본에서, 기독교는 서구문화의 정신적 기반으로 이해되어, 민

중들로 부터 호의를 받아, 그것으로 인해 “기독교 붐”이 일어났다.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이 두가지가 1945년 이후에 인심을 사로잡은, 새로

운 정신적 조류였다. 그리고 양자를 절충하여 수용할려고 하는 시도도 보였으

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49년의 “아카이와 사카에의 일본공산당입당 결의 

표명 문제”（8） 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언동을 하게 된 아카이와의 내적 윤리에 

대해서, 크리스천 사회과학자인 스미야 미키오는 “한쪽은 칼 바르트, 또 한쪽

은 칼 마르크스를 떼어 내어 자기 것으로 하여, 두 가지의 양립을 주장한 것이

다……신앙은 신앙, 신앙으로 재촉된 사회적인 실천은 사회적인 실천, 사회적

인 실천을 생각할 경우, 컴뮤니즘이 바로 과학적 진리이다, 과학적 진리와 복

음의 진리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 차원이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진리로서 받아 들이면 되는것이 아닌가”（9） 라고 생각했다고 해설한다. 이러한 

신앙과 사회윤리의 이원론적 사고법, 즉 내면적 신앙심은 기독교에 의거하면

서, 사회실천은 마르크시즘을 원용하는 자세는, 아카이와 개인에 그치지 않고, 

많은 기독교인에게서 볼 수 있다. 이 점은 후에 고찰하는 것과 같이. 일본인 기

독교인의 헌법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민주주의 헌법과 일본국헌법 9조

먼저, 본절의 논의에 관계되는 주된 역사사항에 대해서 연대순으로 기재한

다.

1946년11월3일 일본국헌법 공포

1947년5월3일 일본국헌법 시행

1948년 소련에 의한 베를린 봉쇄, 베를린 장벽 설치

1950년6월 한국전쟁 (6.25전쟁) 발발

 미국에 의한 일본재군비에 대한 정책 전환 시작

1951년 경찰예비대가 발족

1951년9월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GHQ에 의한 일본점령이 종료)

세계정세하에서 냉전 대립 구조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여, 자유주의 국가들

로만 평화조약 조인을 하게 되었다. 단지, 기독교와의 관련에서는, 동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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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으로서 무교회 신자였던 난바라 시게루가 소련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국가

들을 포함한 전면 강화를 주장하여, 당시의 수상 요시다 시게루로 부터 “난바

라 동대 총장이 미국에서 전면 강화를 외쳤으나, 이것은 국제문제를 모르는 곡

학아세（曲学阿世）의 무리로서 학자의 공론일 뿐이다”（10） 고 심하게 비난받았

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는 평화조약과 같이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미군 주류 및 일본에 의한 기지 제공 등이 점령종결후

에도 계속되도록 되었다. 이 조약은 냉전구조안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안전보

장권내에 일본이 위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54년  (경찰 예비대, 보안대를 거쳐) 자위대개편 발족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반대 운동

  국회주변의 시위 참가자와 경찰대의 충돌에 의한 사망자

1962년  일본기독교단 “헌법 옹호에 관한 성명” 발표

1965년 2월 미국 공군에 의한 북 베트남 폭격 개시

 6월 한일기본조약 조인

 8월 한국국회, 베트남파병에 합의

1973년 1월 베트남평화협정 (파리협정) 조인

상기의 연표에서 관찰 되는 것 처럼, 제2차세계대전후에 표면화된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국가진영과 소비에트연방에 대표되는 공산주의국가진영과의 

냉전구조는 긴장격화의 일로를 치닫았다. 냉전이 아시아에서 두개의 “뜨거운”

전쟁을 일으켜, 그것을 배경으로 미국은 일본 재군비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 

국제정세 하에서 일본 국내에는 헌법개정 논의가 부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

회적 배경으로 헌법9조를 둘러싼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헌법 논의에 두 특징을 가져오게 된다. 첫째는 “헌법 재검토 문제가 법률론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발발과 그것이 진전하는 과정이라는 현실의 움직임에 대

응하여, 일본의 방위문제에 대한 정치논의로 급부상 한 것이다”（11） 고 설명 되

도록, 헌법의 연원에 있는 사상이나 역사의 음미보다 개헌·호헌 양파의 태도 

결정이 현실 정치에서의 태도 결정 내지 지지정당과 겹쳐 주장된 점이다. 둘째

는 일본국헌법의 평화조항, 구체적으로는 헌법9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헌법의 다른 조항에 대한 관심은 희석되거나 정치 동향에 이용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헌법 논의였던 만큼, 평화헌법 즉 헌법9조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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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일본국헌법 옹호론이 주장되었다. 그 배경에는 주변 아시아 국가에의 침

략에 대한 반성과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로 대표되는 전쟁 피해

의 인식이 존재하였고, 세계 평화에 대한 소원이 대부분의 일본국민에 의한 근

본적 주장이었다（12）. 그리고 기독교인에 의한 헌법 옹호의 의견도 또한 성경에 

입각하면서, 평화 희구를 중심 목표로 발언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우에무라 

타마키(일본 프로테스탄트교회 초대의 지도적 목사인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딸)의 발언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에무라는 “일본의 역코스는 국민 생활의 각 방면에 폭로되어 왔다. 헌법, 

민법의 개정이라든지, 천황 원수의 지위를 다시 주장하거나, 반동의 폭풍우가 

사나워질 것 같다. 우리는 종전 이전의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가정적 모습의 

재현을 극도로 두려워한다”（13） 고 당시의 정치상황에서 헌법 개정 동향에 진지

한 우려를 표명하고있다. 그 동향에 대해 우에무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

헌법 수호의  근거를 “재군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26:52)”（14） 의 구절에서 찾았다.

이것은 복음서의 구절에서 절대평화주의를 도출하는 자세이며,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전쟁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 주 예수는 전쟁을 싫

어하시지 않았던가.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는 주께서 친히 

포박 되었을 때의 말씀이 아니었던가.”（15） 우에무라는 이 지론을 국제정세 하

의 일본의 위치에도 전개하고 1962년의 내각헌법조사회 공청회에서 다음과 같

이 발언했다. “미 [미국], 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입으로는 평화를 칭하

면서, 실은 핵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두 진영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비무장 

중립이야말로 현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안전보장인 것입니다.”（16) 우에무라

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기독교사회윤리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야 한다.

첫째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의 구절과 비무장 평화주

의라는 현대 윤리가 직결된 것으로 인해, 일본국헌법 조항에 이르는 역사적 전

개에 대한 관점이 상실되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평화주의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민주주의 이념과 기본적 인권의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기초되어지지 않

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헌법9조 옹호가 정치적 중립론으로 바꿔 주장된 점이다. 

이 점은 일본사회 또한 정치 세력의 〈수단〉 으로의 호헌론에 교회도 빠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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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끌어 내어 버린다. 우에무라의 경우는 발언에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아

도 일본교회의 영미와의 역사적 연속성을 실제체험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에 이 점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본 교회 전체의 경향으로서는 

이 후 역사 추상적인 평화론으로 인해 교회의 사회 윤리적 자세가 혼란스럽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 교회에서의 당시의 헌법 옹호론은 일본국헌법 옹호 즉 헌

법9조 중심, 나아가 비무장 평화주의의 주장으로 도식화 된 논조가 지배적이

었다. 그 언설이 가지는 문제점은 일본국헌법의 리버럴 데모크라시적 성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에 있었다. 이 문제는 그 후, 베트남 전

쟁에 일본 기독교회가 취할 태도를 놓고 논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음에 그 논의를 개관하기로 한다.

논쟁의 계기가 된 것은, 조직신학자인 오오키 히데오의 발언이었다. 그 주장

이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일본 교회의 반전평화운동의 자세에 대해서 재고

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발표됨에 따라 논란이 생겼다. 일본기독교단 월간지 “신

토노도모 (신도의 친구)”1967년11월호에서 오오키는 “베트남 문제에 대한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 간에 결락된 시점을 다시 확실하게 끌어올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바램이 있습니다.

결락된 시점이란, 일본이 세계에 공개적으로 그것이 일본의 방향이라고 발

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헌법의 시점입니다. 일본의 대외적 대내적 행

동은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중심 이념은 자유민주주

의이며, 그것이 일본의 국제적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특유의 것

으로 평화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일본의 국제 사회안에서의 시야의 좌표축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하면, 일본은 금일〔의〕 세계를 양분하는 가운데 소위 자유 진영에 

속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불쾌한 것일까요.”(17)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평화 지상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반론이 제기

되었다. 그 반향이 컸던 까닭에 “신도의 친구”1968년2월호는 “베트남 문제를 

생각한다”특집 좌담회（18） 를 개최하여, 기사로 게재하였다. 대담 형식이었기 

때문에 논점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논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오오키와 대론자들의 발언을 열거하면, 시시도 유타카는 “베트남 사람들에

게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생각 해야지, 그것은 미국식 자유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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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가 되어 버립니다. 베트남에서는요, 호치민 밑에서 민족독립운동을 했

을 때는 민족이 독립하는 것이 자유의 획득입니다.”（19） 또한 다카쿠라 토오루

는 “일본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20)

라고, 그리고 시이나 린조우는 “세계에서 보면 일본도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고 

보일 수 밖에 없다”(21) 고 말했다. 거기서는 증대한 군사력을 전개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 또한 일본의 재군비와 증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미적 자세가 

평화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전개되어 있다.

부언하면, 이러한 평화주의—반미주의 사상의 존재가 그 후의 역사에 있어

서 일본 기독교단의 윤리적 태도 표명이 좌익 편향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된

다. 또한 교회와 사회와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서, 일본의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여 동시대의 한국은 어떠하였던가, 나중의 토론에서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싶다.（22）

위의 비판에 대해 오오키는 “논의가 평화라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은 맞습니다만, 헌법은 단지 평화 조항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자유와 민주

주의 (영어로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게 더 정확하지만)라는 이념이 들

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외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

다”(23) 라고 반론한다. 덧붙여,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해에 대해 “미국

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군비 배경없이는 생각할 수 없

다는 게 상식입니다”（24） 라고 미국의 민주주의 정책과 군사력의 결합 인식을 언

급하여, 덧붙여 “평화주의로 민주주의를 해내간다는 의미를 미국에 충분히 설

득해 가는 것이 일본인에게 주어진 헌법 옹호의 미국에 대한 외교정책이어야 

한다……기독교회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25) 고 평화주

의 정책을 오히려 미국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제창했다.

다만, “평화주의로 민주주의를 해내간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백하지 않다. 그 점이야 말로, 남겨진 과제로서 임하여야 한다. “평화”와 “민

주주의”를 어떠한  관계에서 이해하고,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다음 

논의의 논점 정리와 과제 공유를 위해, 양국 헌법의 관계 부분을 인용하고 싶

다.

대한민국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

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

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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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

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

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

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10월29

일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

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

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26）

일본국헌법·전문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서 행

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

라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해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

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

에 의한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

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

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

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함과 

신의를 신뢰하며,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함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없애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갖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의 국

민이 다같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

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

는 안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

국의 주권을 유지하며,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

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

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일본국헌법 제9조　 ①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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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희구하고, 국권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②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리버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 헌법의 공통성은 양국 헌법의 

전문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국 헌법에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침략 전쟁의 부인”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일본국헌법 제

9조, 특히 제 2 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군에 관해 규정되어 있고, 일본

국헌법에는 군사력의 포기가 정해져 있다. 일본국헌법9조 규정의 특이성은 대

한민국 헌법5조와 비교하면 명백하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의 1945년 이후를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 공유로서 인식

하고 덧붙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장래 형성을 맞이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본

국헌법9조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과제로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또한 양국 헌

법이 의존하는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이념의 역사적 원류가 17세기 영국의 청

교도 혁명 “자유를 위해 국왕에게 저항하는” 사상의 탄생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면, 특히 신학적 과제로 된다.

많은 일본인이, 그리고 기독교회도 1945년 이전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반성

에 입각하여 일본국헌법9조를 중요시하며,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중요한 근거

로 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게 된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

이 일본국헌법9조의 무력 포기에서 도출되는 일본국헌법 옹호의 사상은 “절대 

평화주의”이며, 그것은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이념의 역사적 원류인 “저항권”

사상, 또한 거기에 입각하여 구축되는 개신교 교회의 사회 윤리와 모순되는 것

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제 제기에 대해, 개인의 

“저항권”과 국가의 “자위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나, 단지 리버럴 데모

크라시 사회 체제의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하여 

존립하고 있다는 이해를 제시해 두고자 한다.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역사적 연원에 거슬러 올라가면, 저항권 사상의 성립

이야말로 인권을 주장하고 옹호하기 위한 필수요건이었다. 다시 말해 저항권

을 인정하지 않고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본적 인권은 

생명 찬탈자인 절대 군주와 대치하는 태도로서, 생명의 자기 포기 자세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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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자기 보존을 주장하는 저항권으로의 윤리적 변혁에 따라 출현한 권리의식

이다. 위정자에 대한 수동적 복종에서 생존권 주장으로의 전환은 국가 권력의 

의미조차도 정반대로 전환시킨다. 즉 절대주의 국가의 권력 행사는 인민을 강

제로 복종시키는 목적이지만,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근본 기반으로 하는 민주

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

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경찰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점에 있으며, 경

찰력은 불법자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된다. 이 구조는 국내 

관계에 그치지 않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결말̶ “하나님의 나라” 와의 관계에서의 교회와 헌법

앞절까지 논해 온 것처럼 기본적   인권과 저항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일본국 헌법9조2항을 고찰한다면, 그것을 단순한 절대 평화주의로 파악하기

는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

실히 희구하고, 국권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방기한다.” 여기서 국제 평화는 국

제 간의 정의와 질서의 견지와 부즉불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국헌법 옹호의 입장에서 주장되어야 하는 평화란, 불법자의 도량

발호를 간과하여 무저항과 생명포기를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국

민의 생존권을 돌아보지 않는 침략자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의 지

배하의 무 전투 상태로서의 평화도 아니다. 세계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에 대한 

박해와 침략에 대해서는 확고한 저항권을 발동하는 정의와 질서에 뒷받침된 평

화주의이어야 한다. 이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의 옹호가 현대 사회의 평화 형

성자인 교회의 윤리적 사명으로도 확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주장은 오늘날의 일본의 상황에서의 군사력 유지를 지지하고 정당화

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한일 양국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장래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후에 유익

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945년 이후의 아시아 역사에서 큰 전쟁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1950년6

월25일〜1953년7월27일(휴전)의 6·25전쟁(한국 전쟁),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1960〜1975년)이었다. 게다가 두 전쟁에도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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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되어 있었다. 그 때 일본국헌법9조의 존재에 의해 일본은 무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전쟁을 배경으로,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이 현

실을 어떻게 생각 하는가.

일본국헌법9조를 변경하여 일본도 군사력을 행사해야 하는가? 이를 긍정하

는 의견에 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찬동할 수 없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발

언을 들으면, 군국주의의 재래를 깊이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국헌법9조를 유지하고 동북아시아를 보다 평화적인 관계에 

이끄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여야 한다. 그 방도가 있다면, 일본에는 무엇이 

필요하며,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는 어떻게 생각 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현시점에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오픈퀘

스쳔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본고에서 답에 대한 

아무런 방도를 나타재지 않는다면, 발제의 책무를 완수 한 것이 되지 않을 것

이다. 그래서 다음에 시론적이기는 하지만, 사견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때 1945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일 양국의 헌법 변천사가 하나의 시

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양국 헌법의 개정 유무를 비교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

는 시점이다. 일본국헌법은 제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개정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또한 거기에는 개헌 반대, 헌법 옹호로서, 교회의 사회 윤리적 

실천이 존재하였다. 그것에 비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기록된 것 같이 개정

이 거듭되어왔다. 이번에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최근1987년에 행해진 개

정(제6공화국 헌법)이다. 왜냐하면 “제9차 개헌은 국민의 민주주의의 열의

를 반영하여, 여야당 합의로 탄생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27） 고 지적되는 

것과 같이,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리버럴 데모크라시 헌법을 더욱 리버럴 데모

크라시적인 성격으로 하려는 개정의 동력, 자유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민 

정신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헌법을 더욱 리버럴 데모크라시 헌법으로 바꾸어 나갈 때까지의 “민

력(民力)”의 향상 이야말로 앞으로의 일본 기독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 윤

리적 자세가 아닐까.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면,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의 모습이, 평화 헌법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근 아시아 국

가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는가라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 군

국주의 복고에 대한 우려를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현재의 일본국

헌법에 여전히1945년 이전의 잔재가 존재하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되는 까닭이 

아닐까. 이 점에서 기독교인으로 근현대 일본 사상의 연구자 인 다케다 키요코



671945 년 이후의 북동아시아와 교회

의 천황관의 사상사적 연구에서 “항복후의 일본에서 ‘천황’의 지위, 즉 ‘국체’

가 장래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 ‘국민’의 운명보다 당시의 일본 정부의 최

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명기해 두어야 한다”(28) 고 천황제 유지

와 국민 주권의 사이에는 원리적으로 대립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

는 것을 주시하여야 한다.（29）

그 상태에서는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도 또한 은연한 구체제를 온존하는 방패 

역이라는 의심을 풀 수가 없게 된다. 일본이 더욱 공화국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방향으로서의 헌법 형성, 이를 통해서야말로 일본국헌법의 리버럴 데모크라시 

성격과 평화주의의 일치가 진정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러기 위해서는 일본 안에서 현행 헌법의 근본정신을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이념

으로서 수용하는 에토스가 함양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여된 채 헌법개정에 돌

입하면, 반드시 역방향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회에는 위에서 말한 장래 형성을 지지하여 이끄는, 사회윤리적인 책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존재이며, 동시

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속에서 증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출애굽기20장3절). 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교회는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면

서, 누구라도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봉사하는 책임을 진

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야말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2장4절) 는 진정한 평화

가 이루어질 것이다.

(翻訳：高アンナ)

 （1） 1792년9월20일 발미 전투에서 , 프랑스의 승리에 대해 남긴 글 .
 （2） 일본국헌법의 공포는 1946년11월3일 , 시행은 1947년5월3일이나 , 사회체제의 

근본적 번혁은 , 1945년8월15일로 보아도 지장은 없을 것이다 . 대일본제국헌법

과 비교하여 , 일본국헌법의 중요한 변경점은 민주주의의 제이념의 채용에 있으

며 , 또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 국민주권(주권재민), 평화주의(전쟁의 포기)의 
삼대원리를 특징으로 한다 . 특히 제9조에는 전쟁 및 무력보유의 포기가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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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친 해석인 것 같다.

 （4） 1945년 패전후 일본을 연구대상으로 한, 화제작『敗北を抱きしめて（패배를 

껴안고）』의 저자로서 알려져 있다.

 （5） ジョン・W・ダワー「二つの「体制」のなかの平和と民主主義」森谷文昭訳，
アンドルー・ゴードン編『歴史としての戦後日本』中村政則監訳，みすず書房，
2001年，43頁。

 （6） 小熊英二『〈民主〉と〈愛国〉』新曜社，2002年，183頁。
 （7） エーミル・ブルンナー（에밀 브루너）「社会における正義と自由（사회 안에서

의 정의와 자유」齋藤勇一訳『ブルンナー著作集　第六巻　倫理・社会論集（브

루너저작집 제6권 윤리사회논집』教文館，1996年，174̶175頁。
 （8） 이 문제의 경위와 개설에 대해서는, 日本基督教団宣教研究所教団史料編纂室

編，『日本基督教団史資料集第3巻』1998年，日本基督教団出版局，179̶182頁
참조.

 （9） 久山康（구야마 야스시）編『現代日本のキリスト教（근대일본의 기독교）』基
督教学徒兄弟団，昭和36年，47̶48頁，스미야의 발언.

（10） 文藝春秋（문예춘추）編『戦後50年　日本人の発言　上（전후50년 일본인의 

발언 상）』文藝春秋社，1995年，205頁。
（11） 竹前栄治・岡部史信・藤田尚則『日本国憲法・検証1945̶2000 資料と論点　第

七巻　護憲・改憲史論』小学館，2001年，157頁。
（12） 당시의 일본 국민이 , 얼마나 헌법9조와 평화주의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는

지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켄자부로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취할 수 있다 . 
“종전 직후의 아이들에게는 ‘전쟁 포기’ 라는 말이 얼마나 눈부신 빛을 갖춘 헌법 
문언이었는가 .……일본은 전쟁을 포기한 , 일종의 선택받은 국가이다 .……이러하

여 ‘전쟁 포기’ 는 나의 도덕적 가장 중요한 지주가 되었다 . 동시에 , 나 자신의 도
덕적 위험을 절실히 맛본 첫 번째 기회도 ‘전쟁 포기’ 에 관한 것이었다 . 내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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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로 , 하나씩 개구리 뛰음하면서 기정 사실을 다져 갔지만 , 그 개구리 뛰음 때
마다 나는 자신의 도덕이 조롱되는 것처럼 느꼈다 .” 「戦後世代と憲法」大江健三
郎『厳粛な綱渡り』講談社，1991年，171頁）이 문장  은 1964 년 29 세 때에 기
록되었다 . 회상이긴 하지만 지방의 한 고등학생이 평화헌법을 여기까지 실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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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 당시 대중의 정신 분위기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

（13） 植村環「日本の逆コースは止めたい」1954年，『植村環著作集2』新教出版社，
1984年，347頁。

（14） 植村「日本の逆コースは止めたい」『植村環著作集2』349頁。
（15） 植村「剣をとるものは剣に亡ぶ」1958年『植村環著作集2』38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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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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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ベトナム問題を考える」『信徒の友』1968年2月号，1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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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관해 참고가 된다 .

일본인인 어떤 한국 연구자는 , 다분히 너무 도식적인 경향이 있기는 하나 , 한
반도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민족X (조선 민족 )이 
두 국가 XA (한국 )와 XB (북한 )로 나누어져 , 그 하나의 국가 XA가  또한 두 진
영 XAa (보수 )와 XAb (좌파 )로 나누어져 있다 . 그리고 그중 하나 XAb는 적성 국
가 XB와 붙어 있다 . 이러한 복잡한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반도이다”
（小倉紀蔵「いま，韓国をどう見るか」小倉紀蔵編『現代韓国を学ぶ』有斐閣
選書 2012年，8頁）라고 설명하나 ,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한국 교회와 사회의 
관계는 , 이러한 도식의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점도 논자의 질문이다 .

（23） 「ベトナム問題を考える」『信徒の友』1968年2月号，12頁。또한 이 이해에서 
“헌법 문제를 생각할 때 , 전쟁후 20년 , 일본에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토착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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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게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항만으

로 헌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 그 정신적 내용에 깊은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ベトナム問題を考える」『信徒の友』1968年 2月号，15頁，傍点省
略）라고 리버럴 데모크라시진영에 입각하는 이유를 말한다 .

（24） 「ベトナム問題を考える」『信徒の友』1968年2月号，19頁。
（25） 「ベトナム問題を考える」『信徒の友』1968年2月号，19頁。
（26） 初宿正典・辻村みよこ編『新解説世界憲法集』三省堂，2006年，36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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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金知煥「憲法」李範燦・石井文廣編著『大韓民国法概説』，成文堂，平成20年，
15頁。

（28） 武田清子『天皇観の相克』岩波書店，1993年，238頁。다만 , 천황제에 내재하

는 반 민주주의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인식할 때 , 패전 직후의 교회・무교회의 지
도적 사람들의 천황제 존속을　위한 언동이 어떠한 판단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

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러나 그 연구의 진전을 막고 있는 것은 ,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점이다 . 거기에는 무교회 관계자의 카미

야 미에코의 저작집 편집에 있어서 “황태자비 미치코님에 대해서는 너무 황송하

여 출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남편의 카미야 노부로가 말하여 , 일기 ·서간수록시

에 “그것에 대한 서술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생략되었다” 라는 케이스（宮原
安春『神谷美恵子　聖なる声』文藝春秋社，2001年，20―21頁参照）에 상징되

는 , 자기 규제라고 불러야 할 일본인의 정신 태도 문제도 관계된다 .
（29） “천황” 과 “민주주의” 의 원리적 대립으로 간주되는 구체적 사례는 다음 두 가지

가 있다 . 하나는 다케다의 저서에도 언급되어 있으나 , 황실 등에 대한 “불경죄（不
敬罪）” 형법 규정이 패전 후 2년 이상 , 일본국헌법 시행 후에도 5개월 이상 존재

하였다는 사실이다 . 천황에 관련된 반민주주의적 조항은 패전과 헌법 수정을 넘
어 일본에 남아 있었다 . 거기에는 표면적 데모크라틱한 가면 아래에 있는 절대 주
의적 본질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두번째 사례는 현행 헌법 하에서 천황

의 책임을 다루는 방법이다 . “학설상에서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이고 , 섭정이 재임중 기소되지 않는 (황실 전범21조)점에서 유추 해도 , 천황에

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竹前栄治「天皇に民事・刑事
上の責任があるか」高橋紘他『日本国憲法・検証1945―2000 資料と論点　第二
巻　象徴天皇と皇室』2000年，小学館，274頁）여기에는 간과되기 쉬운 중대

한 문제가 있다 . 천황의 행위 전반에 대해 , 특히 헌법 규정을 월권한 정치 개입이

거나 국민주권 침해이거나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기소하고 처단 할 가능성이 막혀

있다 . 즉 현행헌법 아래에서 천황과 황족만은 "기본적 인권 "의 범위 밖에 있는 존
재인 것이다 .


